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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중국의 건설시장 규모는 2014년 기준으로 2.5조 달러로 추

정되고 있으며,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건설시장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중

국의 현재 개발단계를 본다면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건

설시장은 더욱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더욱 많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는 한국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좋은 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민간건설시장을 일부 개

방하였지만, 대부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업체와 국내

업체간의 합작만 허용하고, 외국업체에 불리한 법과 규체제

체를 유지하며 불투명적인 절차를 사용하므로 아직 많은 시

장장벽이 남아있다. 또한, 중국은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

을 아직 개방하지 않았는데 중국이 아직 정부의 역할이 큰 공

산주의 국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조달하는 건설서비

스가 여타 국가들보다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정부

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약 7000

억 위안(GDP의 2%)이지만, 이 숫자는 중국의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규모이며 정부의 목적으로 공기업이나 

기타 기관들이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를 포

함하면 정부조달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한다.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 정부조달은 GDP의 12%-20%

가 되는데, 이 규모로 추정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규모는 

4조 위안 – 6.8조 위안으로 추정된다1). 이 통계는 건설서비

스뿐만이 아니라 물품과 여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금액 중 상당히 큰 부분은 건설서비스일 것으로 추정된다2). 

이러한 중국의 시장규모를 보면 중국 건설시장은 한국 등 외

국업체들이 진출을 시도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최대한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Lee et al.(2007)이나 Park et al.(2008)은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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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장에서 해외 시장진출을 검토하였지만, 이 글에서는 정

부가 해야 할 과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은 기업이 해야 하는 과제이지만, 정부는 기업이 자기의 

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국내외적 제도적 배경을 마

련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 글은 한국이 WTO와 FTA 

등의 국제협정을 통하여 중국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아래에서 2장은 WTO 협정이나 한·중FTA를 통하여 중국

이 얼마나 한국에게 자국 건설시방을 개방하였는지를 살펴본

다. 3장은 이러한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시

장장벽을 간단히 살펴보고, 4장에서는 한국정부가 이러한 시

장장벽을 제거하거나 완화하기 위해서 국제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한다.

2. 중국 건설시장 개방현황

중국의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협정 양허를 보면 중국은 건설서비스를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CPC 분류3)기준으로 건설서비스 분류인 511-

518을 모두 양허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개방수준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Table 1은 GATS협정에서 중국의 시장개방 양

허사항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데, GATS 협정에서는 정부

조달을 제외하고 있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공기업이나 기

타 정부기관이 수주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시장개방되지 않

고 있다. WTO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에서 따로 다루고 있

는데, 중국은 WTO 가입시 GPA에도 가입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 가입을 위해 여타 GPA 회원국들과 가입협상을 하고 있

는 상태이다.

Table 1에서 모드1은 국경간공급4)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

로 건설서비스의 모드1 거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개방

의 의미가 없다. 중국은 모드2(해외소비5))형태의 건설서비스

에 대해서 시장을 제한 없이 개방하고 있는데. 모드2란 중국 

소비자가 외국(공급자의 국가)으로 가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3) 현재 CPC 분류는 2번 개정되었지만, WTO 협상에서 산업을 분류할 

때에는 구식인 CPC Provisional 분류기준을 사용하고 있다.

4) 서비스 공급자(=수출자) 및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각각 자기 나

라에 머물면서 internet, fax를 통해 서비스만 국경을 넘어 공급하

는 방식 

5)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머무르고 있는 

국가로 이동(여행이나 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

Table 1. China’s GATS Concession (Construction Services and Related Services)

Industrial Sector (CPC Provisional Code) Limitations on Market Access Limitations on National Treatment

511: Pre- er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Including dredging services relating to 

infrastructure construction)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buildings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516: Installation work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518: Renting services related to equipment 

for construction or demolition of 

buildings or civil engineering works 

with operator (Coverage of CPC 

518 is limited only to the rental and 

leasing services of construction and/or 

demolition machines with operator 

which are owned and used by foreign 

construction enterprises in their supply 

of services

Mode 1) Unbound Mode 1) Unbound

Mode 2) None Mode 2) None

Mode 3)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ill be permitted.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can only undertake the 

following four types of construction projects.

1. Construction projects wholly financed by foreign investment 

and/or grants.

2. Construction projects financed by loan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awarded through international 

tendering according to the terms of loans.

3. Chinese-foreign jointly constructed projects with foreign 

investment equal to or more than 50 per cent; and Chinese-

foreign jointly constructed projects with foreign investment 

less than 50 per cent but technically difficult to be 

implemented by Chinese construction enterprises alone.

4. Chinese invested construction projects which are difficult to 

be implemented by Chinese construction enterprises alone 

can be jointly undertaken by Chinese and foreign construction 

enterprises with the approval of provincial government

Mode 3) Within three years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none.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8671: Architectural Services

8672: Engineering Services

8673: Integrated Engineering Services

8674: Urban Planning Services (except 

General Urban Planning)

Mode 1) None for scheme design. Co-operation with Chinese 

professional organisations is required except scheme design .
Mode 1) None

Mode 2) None Mode 2) None

Mode 3) Within five years after China's accession to the WTO, 

wholly foreign-owned enterprises will be permitted.

Mode 3) Foreign service suppliers shall be 

registered architects/engineers, or enterprises 

engaged in architectural/engineering/urban 

planning services, in their home country.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Mode 4) Unbound except as indicated in 

horizontal commitments

※ Source: WTO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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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의미하므로 모드2 형태로 건설서비스

를 공급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따라서 시장개방의 의

미가 미미하다.

대부분 건설서비스 수출은 모드3(상업적 주재6)), 즉 현지에 

지사나 법인을 설립하고, 그 지사나 법인을 통해서 공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중국내에서 기술이 부족한 경우나 국

제기구의 융자 또는 외국인투자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만 

외국업체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허용하고, 기타 경우에는 국

내기업과의 합작을 의무화하므로 해외업체의 독자적인 시장

진출은 상당히 어렵다. 특히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인 만

큼, 상당히 많은 건설 프로젝트가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

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중국이 GPA에 가입하지 않았고, 

FTA에서도 정부조달을 개방하지 않았으므로 중국 건설시장 

진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건설서비스에서 모드4(자연인의 이동7))를 통한 무

역을 개방하지 않고 조건부로 일부 자연인의 이동만 허용하

고 있다. 따라서 건설서비스 및 대다수의 서비스에서는 중국

지사나 한국업체가 투자한 법인에서 일하는 관리자, 감독자

와 전문가의 입국만 허용하고 있다.

건설서비스와 관련된 일반 서비스인 건축가 서비스, 엔지

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도시계획 서비스8)

에 대해서도 중국은 모드1에 있어서는 계획설계를 제외하고 

합작을 요구하고 있고, 모드2는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모드3

에 대해서는 개방 후 5년간은 합작을 요구하였지만, 그 후 이 

제한을 철폐하였다. 중국은 이러한 서비스를 중국내 모드3를 

통해서 제공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공급체의 모국에서 

등록된 전문가, 또는 이러한 일을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드4에 있어서는 계약 서비스 공

급자는 중국에 입국할 수 있다9). 한국과 중국의 건축가 서비

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와 도시계획 

서비스의 개방수준을 비교한다면 한국은 건축가 서비스 모드

1에서 합작을 요구하지 않지만, 여타 모드에서 중국과 한국의 

GATS 개방 수준은 유사하다. 

한·중FTA에서도 건설서비스에 있어서 GATS 협정 수준

을 넘는 추가적 시장개방은 별로 없었다. 건설서비스에 있어

서 중국이 한국에 GATS 협정 이상으로 개방한 부문으로는 

상해 자유무역지역에 설립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에 한해서

는 상해에서 중국과 외국업체간 합작, 진행되는 사업에는 외

국인 투자 소유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고, 건설서비스, 또는 건설관련 서비스 공급업체의 자격심사

에서 중국에 설립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자격을 평가

할 때, 중국내외의 계약실적을 고려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중FTA에서 건설관련 서비스(건축가, 엔지니어링, 통

합엔지니어링, 도시계획)의 개방수준도 GATS협정의 개방수

준과 같다. 단, 중국에 설립한 한국 서비스 공급업체들의 자

격을 평가할 때, 중국내외의 계약실적을 고려할 것이라는 구

절이 한·중FTA에 추가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이 이

러한 조건을 중국에 설립한 한국업체 지사에 한정되어 해석

할 것인지, 지사의 모사까지 포함되어 해석될 것인지에 대하

여 애매한 점이 남아있다.

반면, GATS협정과 한·중FTA에서 한국과 중국의 상호 시

장개방수준을 비교하면, 한국도 GATS나 한미FTA 등에서 한

국에 지사나 대표가 없는 업체는 건설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다10). 실질적으로 모드3을 통한 시장진출만 

허용하는 것이다. 단 한국은 건설서비스 모드3를 완전히 개

방한 반면, 중국은 모드3에 있어서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

하면 합작을 요구하는 조건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이다. 그리고 두 국가는 모두 모드4를 통한 노동자의 이

동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므로 회사의 임원이나 일부 전문가

들을 제외하고는 자국의 숙련노동자나 미숙련노동자를 상대

국 시장의 작업에 투입할 수 없다.

WTO GATS 시장개방에서 주의를 할 것은 특별히 양허하

지 않은 경우, 회원국은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게 동등하게 

내국민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협정상으로는 시장을 

개방하였다고 하여도,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중국기업과 

동등한 대우 및 규제를 받고, 중국기업이 충족해야 하는 조건

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이나 규제가 

외국업체에 불리하게 적용한다고 하여도, 국내기업들도 준

수해야 한다는 법이나 규제이면 외국업체도 여기에 준수해야 

하며, 이는 외국업체의 중국진출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급 건설업체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

해 중국정부가 기업들에게 일정 숫자 이상의 엔지니어나 전

문가를 요구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중국업체의 경우,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할 

수 있지만, 새롭게 진출하여 아직 작업 숫자가 많지 않은 외

국업체는 정부가 요구하는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외국업체들에게 차별적인 법이나 규

제를 WTO GATS 차원에서 다루기는 어렵다. 피해를 받은 기

업과 국가가 이러한 법과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규제의 주 목적이 오직 외국업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이며, 

공공적 필요성이 취약하다는 점을 WTO의 분쟁새해결절차를 

10) 한·중 FTA Annex I Schedule of Korea

6)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있는 국가에서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외국인투자)하여 외국인투자 기업(지점, 

사무소 포함)이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 

7) 서비스 공급자(=수출자)가 서비스 소비자(=수입자)가 있는 국가로 

이동(출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8) 단, 일반 도시건설 서비스 제외

9) 한·중 FTA 11장 참조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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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여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WTO GATS 협정의 또 다른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정부가 정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수주하는 건설

서비스 정부조달은 시장개방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는 점이

다11). 여기서 정부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그리고 정부의 목

적을 수행하는 공기업을 의미한다. 중국의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의 구매조달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으며 여기에는 

국산품에 혜택을 주게 되어있다. 정부기관 관련 건설물의 건

설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있지만, 인프라 시설 건

설은 정부조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에서 인프라 시설 건설이나 공기업의 구매조달은 입찰

법의 적용을 받는데, 여기서는 국산품 혜택의 정도는 수주하

는 기관에 맡기고 있으며, 입찰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도 이의

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외국업체에

게 역시 불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WTO 차원에서는 정

부조달협정(GPA)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FTA에서도 체결

국간 정부조달 시장개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WTO GPA

는 모든 WTO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다자간 협정이 아니라 오

직 일부 회원국들만이 참여하는 복수간 협정이며, 중국은 아

직 GPA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의 조건으

로 GPA 가입협상을 시작하도록 약속하였고, 2007년부터 여

타 GPA 가입국들과 가입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진전은 

매우 느리다. 그 이유는 중국이 너무 소극적인 양허안을 제출

하고 있어 여타 GPA 가입국들의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전해

지고 있다13). 신문보도에 의하면 여기서 특히 문제되는 부분

은 중국이 지방정부의 구매조달을 개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

았으며, 오직 3개의 市와 2개의 도(province)의 공기업만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또 하나 유의할 분

야는 Build-Operate-Transfer (BOT) 계약, 또는 민관협

력 건설시장의 개방이다. 2014년 이전까지는 GPA나 GATS

에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BOT 계약은 시장개

방 대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그러나 2014년 GPA 개정 이후 

일 BOT계약과 공공사업실시계약(public works concession)

도 개방을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가입국이 원하는 경우, 

BOT 계약이나 공공사업실시계약 등 공공 프로젝트를 민간업

체가 추진하는 민관협력 건설 프로젝트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고,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서로 개방하

겠다고 합의한 가입국들의 일부에게 이러한 민관협력 건설시

장을 상호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중국은 GPA 가입국이지 않

기 때문에 민관협력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이 수

처리 산업 등 국내 인프라 시설 건설에 대해서 민관협력사업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에 더욱 많은 관심을 보

이기 시작함14)으로 GPA협상시 PPP도 시장개방 협상대상으

로 간주할 수 있다.

WTO를 통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할 수 없으면 FTA를 

통해서 개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한·중 FTA에서 

현재로는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대한 내용이 FTA에 포함되

지 않았다. 중국이 맺은 FTA 중에서 아직 정부조달을 개방한 

FTA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중 FTA에서 정부조달 

시장개방에 관련된 내용은 FTA의 경제협력 챕터에 포함되었

는데, 여기에는 중국이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후, 추후 협상하겠다는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중

국과 한국은 서로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중

국이 GPA에 가입을 하거나 한·중FTA에서 정부조달 시장

개방에 대한 추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한국과 중국은 

서로의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상태가 될 것이다. 몰

론, 양국은 자국의 필요성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 차원에서 정

부의 프로젝트 중 일부를 외국 업체에 개방할 수 있지만, 개

방할 의무는 없다. 

단, 중국 정부가 수주하는 프로젝트라도 세계은행이나 아

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의 융자나 지원을 받는 프로

젝트에 대해서는 국내에 지사가 있는 외국 건설업체에게도 

입찰을 개방해야 하며, 외국업체들과 국내업체들을 같은 기

준으로 심사해야 한다. 대다수의 국제기구는 융자나 지원의 

조건으로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입찰은 투명하고 공평하며 

개방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기구로부터의 융자나 자금을 받아 추진하는 프로

젝트는 외국업체들에게 개방해야 하며 GPA와 유사한 입찰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외국업체 참여하기가 중국의 자체적 

프로젝트들보다 훨씬 순조롭다.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볼 때 중국이 최

근 주도하고 57개의 국가가 참여하기로 한 아시아 인프라 투

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는 외국

업체들의 중국 시장진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나 ADB는 새천년개발목표(MDG)등으로 갈

수록 인프라보다는 사회후생복지 향상에 더욱 많은 중점

을 두고 있다. 따라서 AII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프

라 건설의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개발은행(Regional 

Development Bank)으로 세계은행과 ADB와 협력을 하여 지

역 인프라 시설에 기여하게 되어있다. AIIB의 기본 규칙은 아

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담당자들이 일단 밝힌 바에 의하면 
11) GATS 협정 XIII조 1항

12) European Chamber of Commerce (2011) pp.XXX

13) http://www.fiercegovernment.com/story/china-makes-

another-bid-join-wto-procurement-agreement/2014-02-13 14) 최재호·이승호 (2010)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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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IB도 세계은행과 Asian Development Bank(ADB) 등 국제

기관들과 유사한 수준의 투명성 규칙과 투명적인 절차 및 공

정한 입찰조건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록 중국이 

AIIB의 주도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국기업들에게 혜택을 주

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외국기업들이 중국 및 아시

아 인프라 시장에 진출하고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유용한 도

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한국업체들의 중국시장 진출 문제

지금까지의 시장개방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들은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특히 정

부조달 건설서비스에 있어서는 아직 WTO 차원이나 FTA 차

원에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아 제한된 프로젝트에만 참

여할 수 있고, 중국정부가 외국업체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

에도 많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곽복선(2012)과 최의현과 

추초 (2008) 등은 다음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중국이 정부조달이라고 보는 프로젝트들과 여타 국

가들이 일반적으로 정부조달이라고 보는 프로젝트에는 정의

에 차이가 있다. 중국은 정부조달을 정부기관의 조달이라고 

보는 반면, 여타 국가들은 정부조달 또는 공공조달을 “정부

행위에 여겨지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물품과 서비스”로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발주자 기준으로 공기업이나 일부 정부

관련 기관의 조달은 정부조달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고, 따

라서 공기업과 기타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서는 외국업체의 참여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현재 정부조달 절차를 규정하는 법과 규제, 

특히 시행세칙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정부조달과 절차에 관

련된 법이 아직 방대하고, 원칙이 부정확하다. 특히 정부조달 

관련 부처들이 분산되어 있어 절차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 입

찰방식, 입찰공고 및 응찰시간이 중국 정부나 기업의 편의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외국기업의 참여가 어렵고, 공개입찰이 

별로 없다.

중국의 정부조달은 시장개방 대상이 아니므로 자국산 우선

조달청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달 관련 관리들이 무능한 경

우가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달에는 개인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꽌시’ 관습에 의하여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정부패가 

심하다. 또한 기업(특히 공기업)이 아직도 경영에 대해서 정

치성 간섭을 많이 받고 있는 반면, 관독체계가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한국업체들이 지적하는 문제로는 중

국이 요구하는 규제적 조건들이 있다. 중국에서 종합건설업

체가 특급이나 1급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숫자의 

엔지니어들을 고용해야 하는 조건 등을 사례로 들 수 있는데, 

아직 많은 숫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지 못하는 한국업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 중 일부는 WTO나 FTA 차원의 국제협상을 

통해서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다. 이미 한국업체의 실적

인정과 관련, 한·중FTA에서는 한국업체의 경우, 중국 외 지

역의 실적도 인정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직 남은 문제들 

중에서도 WTO의 GPA나 한·중FTA의 추가 협상, 그리고 중

국과 한국이 여타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메가 지역적 

FTA인 RCEP 또는 두 국가가 가입을 고려하고 있는 Trans-

Pacific Partnership(TPP) 협상에서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상

당 수 있다. 그러나 협상에 따라 그 특성이 있으므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의 협상만으로 다룰 수 없고, 전략적으로 특정

문제는 특정 협상에 다루는 맞춤형 협상전략을 따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각 협상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언급하고자 한다. 

4. 구체적 전략

4.1 배경

현재 한국이 중국의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관련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다음 국제협상들을 들 수 있다. 먼저, 한국

과 중국 등 WTO 회원국들은 도하라운드에서 GATS협상을 

통하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포함한 전반적 서비스 시장개

방을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GATS협상을 통하여 중국의 추

가적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할 수 있지만, 중국은 WTO 

가입시 이미 수준 높게 시장을 개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도하라운드는 거의 마비된 상태에 있으므로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 같다.

WTO 차원에서 중국의 정부조달협정(GPA) 가입 협상도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에 있어서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GPA는 정부조달 시장의 개방 및 정부의 구매조

달관련 법과 규제의 투명성, 입찰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다루

고 있는데, 한국은 이미 GPA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중국은 

가입을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중국에 대해

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특

히 한국은 이미 GPA에 가입하여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므로 중국에 시장개방을 요구하기에는 좋은 협상위치에 

있다.

한·중FTA를 통한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의 기회는 놓친 셈

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자격심사 과정에 있어서 중국이 한

국업체의 해외실적을 인정해 준다는 점은 중요한 결과이지

만, 중국의 실질적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GATS 협정에서 

합의한 수준에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장개방 차원에서는 한국

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조달 시장에 대해

서는 협상을 미루고 있으므로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

양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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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정부조달 관련 

협상이 남아있으므로 역시 협상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ASEAN 10개국과 호주, 뉴질랜드, 일

본과 인도와 함께 지역적 메가 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를 추진하고 있다. 

RCEP협상에서는 건설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조달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RCEP 협상에 참여하는 16개 국가들 중 GPA

에 가입한 국가들은 한국과 일본 2개국에 불구한 점을 보면 

16개 국가들이 정부조달 시장개방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

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되었으나, 정부조달 시장개방의 기회

를 놓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아시아·미대륙 12개 국가는 환태

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추

진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TPP에 현재 참여하고 있지는 않

지만, 한국은 협상이 완료되면 TPP에 가입할 계획을 세우

고 있고, 중국도 TPP의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16). TPP에는 일반 서비스 시장개방 뿐만이 아니라 정부

조달 시장개방 및 규제의 국제적 수렴을 추진하는 규제수렴

(regulatory coherence 또는 regulatory convergence)도 포

함되어 있으므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다17).

한국, 중국, 미국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RCEP와 

TPP 추진 후 아태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을 포함하는 대규모 

FTA인 아태지역FTA(Free Trade Area of the Asian Pacific: 

FTAAP)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특히 APEC 정

상회의에서 APEC 회원국 지도자들은 FTAAP를 추진하겠다

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18). FTAAP에서 어떤 분야들이 포함될 

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TPP와 RCEP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 협상되고 있는 다자협

정문보다 더욱 깊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규제의 수렴이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중국의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추진하고자 하면 이

러한 협상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세 가지 방면으로 협상을 추

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

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건설서비스, 특히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

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

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아래에서는 세 방면을 더욱 자세히 살펴본다.

4.2 시장개방범위 확대

GATS와 한·중FTA에서 한국과 중국은 CPC 코드 기준으

로 건설서비스 511-518을 양허하고 있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자국 서비스 시장을 합작회사에만 개방하

는 등 제한적으로만 시장을 개방하고 있으며, 정부조달 시장

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  

또한 중국은 아직 정부주도의 경제이므로 건설시장에서 중

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기업이 시작하는 프로젝트들의 비중

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국의 건설시장 중 상당히 큰 분야가 아직 개

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은 정부의 예산을 

절약하고 인프라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근 PPP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 BOT 계약과 이에 따르는 시

설운영서비스, 그리고 공공사업실시계약 등 민관협력사업도 

시장개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면 중국시장개방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중국이 외국업체에게 합작 이외로 민간서비스 시장을 개방

시키기 위해서는 GATS협상이나 FTA협상을 사용할 수 있으

나, 한·중FTA 협상이 완료되고 GATS협상이 멈추어진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두 도구

를 사용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는 RCEP와 TPP협상이 있으

나, RCEP 차원에서는 협상국 대부분이 개도국이므로 건설시

장의 적극적 개방을 추진하고 싶을지가 미지수이다. 또한 중

국이 TPP에 가입할지도 아직 미지수이므로 현재로는 민간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을 적극적으로 더 이상 추진할 수 있는 

길은 막힌 셈이다.

반면,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개방은 WTO GPA 협상

을 통해 추진할 수 있다. 한국은 세계 GDP의 70% 이상을 차

지하는 여타 GPA 가입국들과 협조함으로서 중국시장 개방

을 위한 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GPA 가입국들에 대해서 중국의 정부조

달 시장이 개방됨으로 특혜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단

점이 있다. 그래도 정부조달 시장을 개방하는 가장 유용한 방

법이 GPA협상이며, GPA협상을 통해 일단 중국정부조달 시

장을 개방한 후, 한·중FTA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부조달 분

야 추가협상을 통하여 한국이 여타 GPA 가입국들보다 더욱 

15) Bradsher (2015)

16) Wheaton (2015)

17) 이 글에서는 정부 보도자료 및 공식자료의 번역에 따라 TPP와 TTIP

에서 등장하는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으로 번역하지만, 

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은 전형적인 규제수렴인 regulatory 

convergence와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regulatory coherence를 

규제수렴보다는 규제일관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18) APEC (2014) 문단 11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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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19). 또한, GPA 

차원 또는 FTA 차원에서 민간협력사업의 시장개방도 추진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중국의 GPA 가입협상은 현재 지연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이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한 개

방에 대해서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을 부분적으로, 그리고 단

계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RCEP나 한·중

FTA를 통하여 중국의 정부조달 시장 중 중앙정부의 조달만

을 먼저 개방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FTA 중 정부조달 시장개

방이 포함된 FTA를 보면, 한·칠레 FTA만을 제외하고 여타 

FTA에서는 중앙정부의 조달에만 GPA보다 깊은 시장개방을 

추진하였고 지방정부나 공기업 차원에서는 GPA의 개방수준

을 그대로 유지하여 추가적 개방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논리

로 WTO보다 유연한 협상이 가능한 FTA에서는 일단 중국의 

중앙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하고, 지방정부와 공기업 시장개

방은 WTO GPA 차원에서 더욱 천천히 논의하는 방법을 택

할 가능성이 있다.

4.3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및 입찰 공정성 확보

중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건설시장 진출은 단순한 시장개방 

문제뿐만이 아니라 투명성과 규제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시

장 진출, 특히 정부조달 건설서비스 시장 진출에 있어서는 중

국입찰 제도,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

이 상당히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WTO GPA의 주 목적 중 하나는 정부조달 절차에 있어서 

이러한 불투명성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GPA는 기본적으

로 정부조달과 관련된 국내법령과 규제의 공표 및 데이터베

이스화를 요구하고, 이러한 정보를 여타 GPA 회원국들의 기

업들이 찾기 쉬운 방법으로 공표하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

라서 중국이 GPA에 가입하면서 협정의 대상이 되는 기관들

은 조달과 관련되는 법령과 규제를 업체들이 쉽게 찾을 수 있

도록 지정된 매체에 공표해야 하며, 새로운 법령과 규제도 같

은 매체로 공표해야 한다.

또한, GPA는 정부기관이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입찰을 공

고할 때 따라야 하는 구체적 절차 및 시한을 제시하고 있으므

로, 국내외 기업들이 입찰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찾고, 입

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GPA에서는 입찰공고시 포

함되어야 하는 정보, 입찰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및 입

찰서류의 접근성, 입찰공고부터 마감까지 부여해야 하는 최

소 시한, 제한입찰(수의계약) 사용의 제한 등 입찰절차의 투

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

며, 공정하고 투명적인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약 정부기

관이 절차를 어기면 이를 검토할 수 있는 이의 또는 항의 절

차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본 외국업체는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가 더욱 쉬워진다. 이러한 절차의 투명

성으로 정부리스크, 특히 임의적으로 법이나 규정을 해석하

는 지방정부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중국도 국내 법과 규제를 정비하는 차원에서는 GPA 가입

에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많은 국가들은 GPA에 가입

할 때, GPA를 빌미로 조달에 관련된 국내법령을 정리하는데, 

한국도 GPA 가입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국

가계약법)을 정비하였고 중국도 GPA 가입을 대비하여 2014

년에 정부조달법을 정비하였다. 또한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

력이 약한 중앙정부의 경우, GPA에서는 중앙정부가 GPA 준

수를 위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정부조달

협정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조달절차를 관리할 수도 있는데, 

중국도 유사한 방법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할 것으로 보인다.

4.4 규제수렴을 통하여 한국기업 애로사항 완화

위의 국제협정에서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게 내국민대

우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란 해외업체와 국내업

체를 같게 대우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내국민대우는 국제협

정을 통한 시장개방의 기본적 조건이지만, 많은 경우에는 내

국민대우만으로는 해외업체가 시장을 진출할 때 충분한 도

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즉, 정부가 요구하는 법이나 규

제에서 국내기업은 쉽게 조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해외업체

는 충족하기가 어려운 경우, 시장개방이 제한되고 해외업체

의 시장진출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기존 국제협정에서는 이

러한 차별적 법과 규제를 제거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WTO 차원에서 이러한 법이나 규제를 제거하려면 법이나 규

제가 공공의 목적은 없고, 주 목적이 외국업체에 차별을 두

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입증해야 한

다. 따라서 법이나 규제가 공공의 목적이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방어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법이나 규제가 해외기업

에 불리하다고 하여도 제거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이 

건설업체들에 대해서 허가를 요구하거나 일정한 전문가의 숫

자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는 한국업체들에게 큰 진출장벽이 

되고 있지만, 안전성을 보호한다는 공공의 목적을 보면 WTO 

차원에서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

많은 경우, 이러한 규제는 공공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필

요없이 강한 조건을 요구할 수도 있다. 국내경제 차원에서는 

국내기업들이 규제개혁을 통하여 이러한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규제개혁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

에 이 규제가 지킬 사회적 목적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편익

비용분석을 실시하고, 규제보다 더욱 좋은 대체 정책이 있는

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규제를 검토하여 규제의 필요성
19) GPA 국가들보다 더욱 낮은 하한선(threshold)의 설립 등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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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속 존재하는지, 그리고 규제보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

는 더욱 좋은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도록 한다. 한국은 1990

년대부터 규제개혁을 시도하였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APEC을 통하여 수년간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20)

1990년대부터는 이러한 국내 규제개혁을 국제화하고자 노

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개혁의 국제화를 규제수렴이라고 

한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협상하고 있는 TPP

와 EU와 협상하고 있는 TTIP에는 규제수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TPP 차원에서는 규제수렴에 

대하여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될지에 대한 발표가 없

지만, TTIP 협상에서는 규제수렴에 대한 EU 정부의 포지션 

페이퍼가 다수 공개된 바 있다. EU 정부의 포지션 페이퍼를 

보면 규제수렴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21).

먼저, 각 국가는 자국에 알맞은 수준과 방법으로 사회적 목

적을 설립하고 이에 적합한 규제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

지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서 각 국가는 국경내 무역과 투자장

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국가들간 호환적인 규제를 사용하고 

서로 유사한 규제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해서 협상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협력기구를 설립하

고, 외국업체나 외국정부가 새 규제를 토의하는 단계에서 코

멘트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피드백 절차를 도입하도

록 한다. 국내정부는 이러한 코멘트를 받고 고려해야 하지만, 

이를 꼭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단, 협상의 결과에 따라 코멘

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 또한 국가들은 서로 규제에 대한 증거와 통계

를 모으고 정보교환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며, 규제안이 무역

과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조사하도록 한다. 그리고 산

업분야별로 여러 국가들의 규제가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이

러한 사안들은 국내 규제개혁을 볼 때 흔히 사용되고 있는 절

차이며, 여기서 부여하는 권리들은 국내 이해관계자들에게 

흔히 주는 권리인데, 규제수렴에서는 이러한 절차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확대하는 셈이다.

따라서 규제수렴 절차를 통해서 내국민대우를 넘어 외국

업체들에게 차별적인 영향을 가지고 오는 법과 규제의 영향

을 완화시킬 수 있다. 특정 규제안이 외국업체에게 특별히 불

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우, 외국업체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국내 규제당국에 지적할 수 있고, 같은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

지만, 외국업체들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체 방법

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영업하고 있는 한국업체는 타당한 국내 

목표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법이나 규제를 제거할 수는 없지

만, 이러한 법이나 규제가 한국업체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

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수정하도록 제안하거나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진하지만 한국업체에게 덜 불리할 수가 있는 규제

대체방법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APEC을 통하여 수년동안 규제수렴의 

개념에 접하였으므로 이러한 규제수렴 조치가 중국에게 생소

한 개념은 아니다.

현재 규제수렴의 개념은 TPP와 TPIP에서 논의되고 있으

며, 한국은 TPP에 가입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국이 TPP

에 가입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현재 중국과 한국이 참여하

고 있는 RCEP 협상는 규제수렴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

지 않고 규제수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기는 다소 늦은 것으

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에 규제수렴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

다면, 중국의 TPP 가입을 추진한다던지, 아니면 현재 한국과 

중국 및 일본이 협상을 하고 있는 한·중·일FTA의 일부로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TPP

와 RCEP 협상이 완료된 후, FTAAP 협상에서 규제수렴에 대

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TPP에서는 이미 규제수렴이 

포함될 것이므로 FTAAP에도 규제수렴을 포함시키는 것이 

비교적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FTAAP 협상이 언제 시

작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므로 상당한 시간이 지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이다.

4.5 기타 방법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세계은행나 ADB에서 융자를 받은 자

금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경우, 이 프로젝트는 공정

한 국제기준으로 입찰 절차를 수행하고, 낙찰자를 선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세계은행과 ADB는 현재 선진국들의 압력에 

따라 SOC 등 인프라보다는 보건이나 교육 등 사회적 목적으

로 초점을 바꾸고 있지만, AIIB는 인프라 및 건설 프로젝트를 

초점으로 두고 있으며 세계은행과 유사한 국제기준으로 입찰

절차를 운영할 것 같으므로 중국의 건설시장, 특히 정부조달 

건설시장에 있어서 AIIB가 활발하게 자금을 제공한다면, 한

국업체는 AIIB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중국정부의 입찰에 참여

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

부차원에서는 중국이 AIIB의 융자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기업은 이러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도록 장려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

20) 일례로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on Regulatory 

Reform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각 APEC 회원국의 규제개혁 노력

을 돕기 위한 APEC-OECD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을 작성, 회원국들에게 배포하였다.

21) European Union (2013)

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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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

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

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

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

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

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

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

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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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
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
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
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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